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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12억원, 

2031년 47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224억원(연평균 445억원)으로 

추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12 428 444 461 478 2,224 44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 등 주요 가정의 변경과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 및 장래에 발생할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증가분

에 대해 산출한 것으로,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무규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근로자로 봄(제2항 신설)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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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

자) 후단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

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

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유지의 긴박한 필요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후단 신설)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생계비 비용 융자 및 긴

급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적용 범위) ○
∙ 공식추계

  ※ 본문 참조

2

안 제7조의3(체불 임

금등 및 생계비 융자) 

후단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임

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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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1)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3.8 

(2025년 7월 기준, 단위: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사업명 사업개요
2024 

결산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3054-304)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

려움이 발생한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융자금은 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써 체불청산 지원

◦(근로자 융자) 체불로 생

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실

시하여 생계비 지원

76,918

(단위: 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생계유지의 긴박

한 필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

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에 규정된 긴급 융자제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긴급 융자의 기준 및 지원액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

문에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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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

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지급 사업2)은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

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

－ (재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원대상) 퇴직한 근로자 및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

직근로자”)이나3), 재직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평균 통상임금이 최

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 한함4)

－ (지원금액)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5)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

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6)

2) 사업코드: 3051-300

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

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5.(생략)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

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5)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

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

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6)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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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7)

－ (지원유형)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

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

                 사용자의 회생이나 파산 등이 없더라도 노동청의 체불 임금에 대

한 확인이나 민사상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8)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변

화는 ①대지급금 지출 증가액(이하 “지출 증가분”)과 ②대지급금 회수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증가액(이하 “수입 증가분”)으로 구성됨

◦ (지출 증가분)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변화 중 지

출 증가분은 대지급금 증가분임

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

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

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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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증가분)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체불 임금등

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며9)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 기타

경상이전수입10)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사업

주변제금의 증가액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

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1)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본 추계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증가분

에 대해 산출하며, 이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자는  

①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노무제공자의 규모에 ②대지급금 지급률을 적용

하여 산출

① 대지급금 지급대상자

－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될 사업대상자는 2024년 기준 노무제공자 산

재보험 가입자 수를 토대로 산출

－ 2024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1,438,067명)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

정을 토대로 산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수(명) 183,822 762,937 805,220 1,193,801 1,438,067

주: 2022년 이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연도말 기준 취득자수이며, 2023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기존 

입‧이직 신고 폐지 및 월보수액 신고 전환에 따라 2023년 12월 한 달간 월보수액이 신고된 순인원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표 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9)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

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10) 코드: 59-596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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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지급금 지급률

－ 노무제공자의 대지급금 지급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 중 대

지급금이 지급된 근로자 수의 비중(0.6%)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2027~2031년) 동안 대지급금 지급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은 근로

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 환경 및 노동시장의 차이, 장래의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대지급금 지급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도산 간이

임금 11.4 83.9 8.3 82.9 4.2 88.2 4.4 110.4 5.7 102.8 

퇴직금 10.9 39.1 8.0 38.1 4.3 39.7 5.1 47.0 6.9 54.1 

합계 14.0 96.6 10.4 97.1 5.4 102.9 5.9 126.2 7.8 120.8 

주: 1.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제외한 임금 기준

   2. 해당연도에 도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연도별 ․ 체불항목별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적용자수 18,974,513 19,378,565 20,173,615 20,637,107 21,420,560

자료: 고용노동부

[표 6]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업대상자(A) 1,438,067 1,438,067 1,438,067 1,438,067 1,438,067

대지급금 지급률(B) 0.6% 0.6% 0.6% 0.6% 0.6%

사업대상자 수(C=B×A) 8,636 8,636 8,636 8,636 8,63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7]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 (지원단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원단가는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대지급금 지급액에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1인

당 보수총액의 비중(75.6%)을 적용하여 산출

－ 체불항목(임금․퇴직금), 대지급금 유형(도산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에 따라 1인

당 대지급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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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무

제공자

보수총액 근로자와 합산 신고 21,098,841 29,406,523 40,486,318

산재보험료 55,128 148,392 222,297 265,612 448,824

1인당 보수총액 — — 26 25 28 

근로자

보수총액 711,277,285 678,513,811 726,403,122 762,365,522 797,348,588

산재보험료 8,253,199 8,619,434 9,297,813 10,090,206 9,911,535

1인당 보수총액 37 35 36 37 37 

주: 1.보수총액은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정산 보수총액으로 2021년까지 근로자와 노무제공

자 합산 신고

   2.2022~2023년 근로자 보수총액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이 합산되어 있음

   3.산재보험료는 징수결정액 기준이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임

   4.2022년 이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연도말 기준 취득자수이며, 2023년 노무제공자 가입자수는 기

존 입‧이직 신고 폐지 및 월보수액 신고 전환에 따라 2023년 12월 한 달간 월보수액이 신고된 순인

원을 의미함

    5.1인당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을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9]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급단가는 산출된 

2024년 기준 1인당 노무제공자 대지급금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

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4,774,133 4,953,930 5,140,701 5,338,160 5,540,68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0] 노무제공자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원)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사업대상자 

수에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5,261,444 5,111,672 4,996,688 5,236,478 5,675,023

자료: 고용노동부

[표 8]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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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사업대상자(A) 8,636 8,636 8,636 8,636 8,636

1인당 대지급금 지급액(B) 4.8 5.0 5.1 5.3 5.5

추가재정소요(C=B×A) 41,230 42,783 44,396 46,101 47,85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률 등 주요 가정의 변경과 사

업의 실제 추진 내용 및 장래에 발생할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증

가분에 대해 산출한 것으로,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률, 노무제공

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대지급금 지급 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임

◦ 장래의 경기변동 및 임금체불 발생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자에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경우 대지급금의 증가로 인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의 재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지

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급금 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

◦ 사업주변제금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순지출증가분은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하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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